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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초록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재산권의 본유적 특성이다. Arrow-Debreu 경제학(이후 AD경제학)은 재산권 불
완전성이라는 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임(game), 확률변수(stochastic), 관계적 계약 등의 접근방법
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능력은 이들 분석이 요구하는 정치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재산권의 본유적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은, 사람들이 인지능력에 한계(bounded rationality)가 있어서, 복수 개인간의 공감-
동의 [i]를 통해서, 제도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에 대처한다고 본다. 복수 개인간에 공동
적 행위(holistic decision making)가 존재한다고 보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에 의하면 시장 가치교환도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성사되게 된다. 
공감-동의 [i]는 경로의존적 패턴(path dependence)을 보인다.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이루
어지는 시장 가치교환과 가격-물량의 집합 p-q는 경로의존적이 된다. 공감-동의 [i]는 시장 가치교환 
p-q 및 가치교환 거래 S(p-q) 보다 더 근원적 존재이다. 

관계교환이 시장 가치교환 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은 공리주의 논거와 무관하게 공감-동의의 기본요소
인 성실, 근면, 신뢰성 등의 가치가 근원적 사회구성요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관계교환 개념은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간의 연결 통로(interface)를 제공하며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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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치의 교환은 아담 스미스(1776) 이래로 경제학의 분석대상이다. 그러나 재

화 뿐만 아니라 무형의 행위, 예컨대, 우정, 동료애, 소속감, 관심, 애정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교환 교류 행위로 채

워져 있다. 모두가 합리적 자기애(self love)에서 출발한 교환 교류 행위이다. 

차이는 전자의 경우 가치로 교환의 척도로 삼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 가

치의 결정과 평가가 불가능하고 대체로 교류하는 사람들 간에 공감‐동의에 의존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를 본 연구에서는 관계교환이라고 칭하고 있다. 

관계교환 행위는 재산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원시사회에서부터 존재해왔

다. 그리고 재산권 제도가 잘 발달된 작금에 와서도 인간 행동의 기저에 기본

적 습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산권의 불완전함은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 재산권

의 본유적 특성이다. 예컨대 정보비대칭은 구조적으로 회피가 안되는 문제이

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재산권이 본유

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이다.1) 재산권 제도의 불완전성이 본

유적 특성이라면, 관계교환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가치교환과 관계교환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두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에 결핍되어 있는 제도적 차원의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코스(1937, 1960)에 의해서 2

차례 걸쳐서 설명되었지만 불완전한 설명이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코스는 가치교환을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도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제도 특히 재산권 제도 보다 먼저 관계교환의 질서가 존

재하였고 그 훨씬 이후에 부분적으로 재산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재화의 가

치 결정과 측정은 오직 근세에 들어서야 부분적이고 우연적으로 그리고 불완전

하게 도입되었다. 가치교환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행위

가 공감‐동의를 매개로 하는 관계교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법적 문제라기 보다 경제분석상의 의미이다. 교환의 지점에 이르기까

지 그리고 법적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산권의 유효성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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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절은 공감‐동의에 경로의존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영역을 벗어나는 다수 개인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이

루어지는 문제임이 III절에서 확인된다.2) 재산권의 불완전성이 관계교환 활동

으로 보완되는 과정이 IV절에서 지적된다. 재산권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의 가

치교환이 발생하는 현상이 V절에서 분석된다. VI절에서 공감‐동의비용을 일관

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이 논구된다. 이것은 중요한 현상으로 관계교환 활동이 

가치교환 보다 더 근원적 행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VII절은 관계교환 경제학

과 가치교환 경제학이 비교된다. VIII절은 요약과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II. 공감 ‐ 동의의 경로의존성

아커로프(Akerlof 1970)는 정보비대칭과 이를 이용하여 공급자가 의도적으

로 결함을 가진 재화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정보부족에 직면할 경우, 시장에서 

결함을 가진 재화만 유통되고 양질의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그래셤 법칙이 지

배하게 되어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정보비대칭의 문제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래셤(Grasham) 현상이 경제학의 근본적 문제라는 데 있다. 

아커로프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예

로 들고 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더 나쁜 건강상태의 노인이 보험가입을 시

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시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거래가 성립되지 

못한 재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거래되는 재화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품

질문제는 어느 재화에서나 존재한다. 

시장의 소비자들은 재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재화의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Hart and Holmstrom 1987), 투자를 결정

할 경우(Williamson 1975, 1985), 이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실적으로 누가 도덕적 위해를 가할지, 도덕적 위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사실상 정보비대칭의 구도 자체가 명

2) 복수 개인간의 공감 동의과정은 공공선택이론에서 다수 개인간의 동의(public consent)개

념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아담 스미스 (1769)의 공감(sympathy)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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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않은 것이다. 불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정보의 불완전성이 거래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거래를 차단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정보상태에서 거래는 이루어진다.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보의 불완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시장거

래와 함께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를 확인하는 공감‐동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

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 공감‐동의를 매개로 한 교류현상을 불량‐우량식품의 경우를 아래 [그림: 

공감‐동의 과정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가격에 복수의 재화가 시장에서 구매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서로 경쟁적 

입장에 있다고 하자.

<그림 : 공감-동의 과정의 경로의존성>

어느 재화가 더 우량이고 또는 덜 우량 또는 불량인지 구분할 수 없다.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도 객관적 평가가 일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

지 이다. 구매해서 소비하기 이전에는 주관적 입장에서도 그 제품에 질적 평가

를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품의 구매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경우에 따

라 다르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행동1의 상황에서 매장의 매니저에게 물어서 

특정제품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이 소비자가 그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여 만족

한 결과를 얻었다면 이 소비자는 다음 구매의 기회, 즉 행동1.1에서 매장의 매

니저를 신뢰하게 되며 그의 추천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다시 매니저 추천에 

만족하게 되었다면, 더욱 매니저 추천을 신뢰하게 되는 행동1.1.1에 이르게 된

다. 경로 1.2 또는 경로 1.1.2는 경로 1.1.1과 가격에 의한 경쟁의 기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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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다.

우연히 매장 매니저에게 제품 품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우연적 사건이 이 

소비자의 식품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이 경로의존성의 경향을 보이게 된다. 

정의 PD(Path Dependence: 경로의존성): (우연한) 역사사건이 결과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로의존적이라고 정의한다.3)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구매자의 구매선택은 경로의존적 공감‐동의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물론 합리적 가격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격비교에 의한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보조

적으로 신뢰를 확인하는 공감‐동의 과정이 수반되고, 이것이 가격 비교 구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의 거래는 개인간 공감‐동의 과정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경로의존적 경향을 동반하게 한다. 

III. 복수 개인의 의사결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한계

제도는 사람과 사람의 공감 및 동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정의된다. 개인만 

존재한다면 제도를 정의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제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방법

론적 개인주의의 접근방법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입장이다. 

예컨대, 애로‐드브루(Arrow‐Debreu)의 경제학체계(이후부터 AD 경제학)는 

제도를 정의하기에 부적합하다.4) AD 경제학에서 개인은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최적화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다. 개인과 개인간의 교환 교류는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질 뿐이다.5)

이러한 AD 경제학의 의사결정과정은,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를 매개로 이

루어지는 거래 등 현실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이론분석구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문제는 곧 이어 등장하게 되는 관계교환에 의해서 구체화 된다. 

3) 균형분석은 출발점 위치에 상관없이 균형해에 도달하게 된다. 즉 경로의존적이지 않다.

4) 혹자는 Arrow‐Debreu‐McKenzie 경제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5) 복수 개인간의 교류가 가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균형가격 결정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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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온전히 간섭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며 개인과 개인간의 교류는 

오직 가격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질 뿐이라는 AD경제학

의 설정과, 복수 개인간의 공감 및 동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공감‐동의 및 제도

가,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필요하며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본 연구 이론구도와의 차이점이 본 연구에서 밝혀지게 된

다.6)

설정 IUM(Individualistic Utility Maximization: 개인의 효용): 

개인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설정 BR(Bounded Rationality: 제한적 합리성): 인간의 인지능력은 

한계를 가지며, 효용의 극대화는 인지능력의 한계 안에서 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개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

한 개인은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제한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본

다 (Simon 1957, Kahneman 1994, 이정모 2008).7)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

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석에서 [설정 IUM]과 [설

정 BR]이 가정되고 있다. 

정의 MI(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방법론적 개인주의):  개

인은 간섭 받지 않는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복수 개인간의 교류는 개인적 의사

결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설정 HDM(Holistic Decision Making: 복수 개인의 의사결정): 

복수 개인 간의 의사결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도달할 수 없

는, 복수 개인 간의 공감 동의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 극대화 추구가 다른 개인과

6)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설정들은 그것이 모두 채택되는 가정이 아니다. 다만 예시를 위한 목

적에서 열거되고 있다. 설정의 채택 여부는 각 경우마다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명제와 보

조명제에서도 선택적 채택 여부가 명시된다.

7) 제한적 인지능력은 궁극적으로 재산권의 불완전성과 공감‐동의의 경로의존성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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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 및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

다. 효용을 생산하는 방식도 개인주의적 소비를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며,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수 개인간의 공

감 동의 현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컨대, 우정, 사랑, 단결심, 동창의식, 동료

의식, 신뢰감 등은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를 통하여 표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행위는 인간생활의 가장 본질적 행위이며, 이

를 통해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교환활동, 즉 관계교

환활동을 통해서 분업에 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교환하거나, 신뢰감을 나누면서 그 행위 자

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우정, 신뢰감 등을 통해서 형성된 공감‐동의를 바탕으로 

재화를 교환 하기도 한다. 예컨대, 매장 매니저와 구매자 간에 만들어진 우연적 

공감‐동의가 특정제품의 구매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설정 HDM]가 주장하는 것은, 우정, 단결심, 신뢰감 같은 공감‐동의에 의한 

교류행위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정의 MI]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성섭 2007). 복수 개인 간의 합의(public consent) 과정을 거처서 결

정된다. 다른 개인의 의사결정은 다른 가치관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예측이 가

능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정, 단결심,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만족만 주장할 수는 없으며, 비록 개인의 만족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우정, 단결심,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설정 

HDM]은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과정에서 [정의 MI] 상황을 부정한다.

설정 PDPC (Path Dependence of Public Consent: 공감‐동의관

계의 경로의존성):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은 (우연

적)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경로의존성의 경향은 식료품을 고르는 소

비자의 구매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발

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 현상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설정 MI]로 일관되어 

있는 AD경제학 이론구도와 극명히 대비된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방법, 정보불확실성을 잔차항의 확률분포로 설명

하는 확률변수(stochastic) 모델은 AD경제학이 [설정 MI]를 견지하면서 재산

권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개인간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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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과정을 통한 교류의 영역은 현실 생활에 광범위 하게 존재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본질적으로 문제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bounded rationality)와 정보능

력의 한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가격으로 표시된 상품들간에 품질의 우

열을 완전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가

치의 계량단위 만으로 재산권을 완전하게 평가하여 가격만의 정보에 의존하고, 

다른 개인과의 공감‐동의관계에 의존한 충고에 의존하지 않은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틀 속에서 합리

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모든 교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이

지 못하다는 말이다. 

구매의 결정이 공감‐동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경로의존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IV. 재산권의 불완전성과 관계교환

태초부터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

들과의 공감‐동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감 위에서 자신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재산권 법제도가 잘 정비된 작금에 

이르러서도 불완전성은 제도의 본유적 특성으로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동의 과정은 우정, 가족애, 단결심, 동료의식 등의 행

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들을 통하여 개인 간의 신뢰감(trust)이 형성되었

다. 

이러한 개인적 공감‐동의의 특징은 그것들이 우연성에서 출발하며 발전의 진

행이 경로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뢰감은 도덕률(morality codes)로 발전하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소유권은 원시시대에서부터 존재해

온 제도이지만, 그것이 유효한 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도적 기반

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민법은 기본이고, 범죄를 다스리는 형법, 기술적 관계

를 구분하는 세법, 상법, 회계제도 등이 필요하며, 신체적 자유‐언론자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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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기본권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장치를 아우르는 헌법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을 위한 경찰제도, 사법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상품 속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상품화를 하는 

표준화의 기술제도 발달을 필요로 한다. 법제도 뿐만 아니라 기술제도의 발달

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제도적 기반 위에 재산권제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현

대사회의 거의 모든 도덕 규범 및 법제도 기술제도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재산

권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권 제도는 공감‐동의를 통

하여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체제 중에서 가장 정치하게 발전된 제

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8) 

수많은 도덕규범과 법제도 기술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제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제도의 불완전성은 제도의 본유적 특성이다.9) 그 많은 법원의 소

송, 법원에까지 가지 않지만 끊임없이 제기 되는 재산권 및 거래관련 분쟁이 

이를 입증한다.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이 보다 잘 보장된 경우와 재산권 보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구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재산권에 위협을 주

는 위험성과 돌발성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재산권이 지켜지는 소유나 거래는 상

상할 수 없다.

설정 IPR(Imperfect Property Rights: 재산권 불완전성): 재산권

은 오직 불완전하게 정의되고 불완전하게 효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 대응하여 자유와 기본권 및 재산권을 지키

기 위해서 공감‐동의(trust)관계를 만들어 간다. 공감‐동의는 우정, 가족애, 단

결심, 동료애, 신뢰 등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동의 과정에

서 비롯되지만, 궁극적으로 도덕 및 법 제도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10) 

8) 신뢰관계를 제도발전의 태초의 원초적 원형으로 보고 재산권제도를 가장 정치하게 발전된 

제도유형으로 보는 본 연구의 견해는, 제한된 접근질서 (limited access order)에서 개방

적 접근질서(open access order)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는 North, Wallis, Weingast 

(2009)의 견해와 보완적 조화를 이룬다.

9) 여기서 재산권은 교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산권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서 권리의 실질적 

유효성이 지켜지는가 하는 개념이다.

10)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서, 공감‐동의 관계는 우정, 가족애, 단결심, 동료애 등과 같이 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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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동의는 재산권이 불완전한 조건에서 재산권제도의 결핍을 보완하여 시

장의 재화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재산권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주체간

에 교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공감‐동의의 경로의존성]에서 주어진 가격에서 식품의 불량‐우량의 판

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재산권제도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구매결정은 예

컨대, 매장의 매니저에게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행동1.1), 구매자와 매니저 사

이에 공감‐동의를 매개로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어떤 구매자와 매

니저 사이에 공감‐동의가 맺어지게 되는 경우, 이 공감‐동의에 따른 구매는 다

음 구매 시에 다시 공감‐동의의 참조사항(예컨대 행동1.1.1)이 되기 때문에, 의

사결정이 우연적 사건(행동1.1)에 영향을 받는 경로의존성(경로A) 현상을 만들

어 가게 된다.

재산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우정, 애정, 가족애, 동료애, 단결심 

등에서 이루어진 공감‐동의를 통해서 교환은 발생한다. 이러한 공감‐동의 과정

은 경로의존적 [설정 PDPC] 특성을 보인다.

재산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우정, 가족애, 동료애, 신뢰감 등에서 

이루어진 공감‐동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교환을 관계교환이라고 정의한다.

정의 RX(Relation Exchange: 관계교환): 재산권제도의 결핍이 있는 

경우[설정 IPR], 복수 개인 간의 공감‐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뢰 관계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을 관계교환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AD 경제학에 익숙해져 있어서 교환은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개

인 만족의 극대화는 가격‐물량 p‐q를 매개로 하는 재화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시장교환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보면, 개인 만족 극대화는 경제주체간의 개별적 관

계를 통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조직 내 구성원과 교류하고, 친구를 만나며,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구성원들과 

신뢰를 교류하며 확인한다.

적이고 사적인 관계(cronyism)에서 객관적 신뢰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제한된 접

근질서 (limited access order)에서 개방적 접근질서(open access order)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는 North, Wallis, Weingast (2009), op. cit. 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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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교환은 오직 특수한 경우, 즉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만 이루어진다.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란 교환에 필요한 완전한 신뢰수준이 확

립되어서 개인간 공감‐동의를 통한 신뢰의 확인 확보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

한다. 이렇게 재산권이 완전하게 확보된 상황에서는 개인간의 인간관계, 즉 공

감‐동의에 의존하지 않는 교환활동이 가능해진다. 즉,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교환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정의MI]가 훼손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즉 

재산권이 완전하지 않은 현실경제에서는 개인간의 공감‐동의에 의존하게 되는 

교환활동이 보편적 현상이다.11) 

이것은 개인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복수 개인간

의 교환활동은 개인들 간의 공감‐동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고 있더라도, 복수 개

인간의 관계에서는 관계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한 설명

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관계교환의 경제학에서는, [설정 HDM]에

서와 같이, 복수 개인간의 합의(consent)에 의한 의사결정 상황이 전제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12) 

정의 [i]: 모든 개인의 만족 극대화 동기[설정 IUM], 제한적 합리성 [설정 

BR], 재산권 불완전성[설정 IPR], 그리고 복수 개인의 의사결정[설정 HDM]을 

가정할 때, 공감‐동의로 만들어진 개인간 관계의 집합을 [i]로 정의한다.13) 

11) 관계교환과 개인간 공감‐동의 과정간의 인과관계를 가린다면, 관계교환을 하기 위해서 개

인간의 공감‐동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간 공감‐동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관계교환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계교환의 필요성이 

선행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인간의 공감‐동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다는 것이다. 공감‐동의 과정은 관계교환을 위한 개인의 적응과정(tolerance)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이 각주는 최영백교수(St. Johns대)와 대화(2012년 봄학기) 이후 만들어졌음을 

밝힌다.

12) 관계적 계약이론(Williamson 1985)은 재산권의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관계적 계약을 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개인의 합리적 판단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한 연장선상에서 관계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설명된다. 그

러나 복수개인간의 공감‐동의 과정에 기반을 둔 공감‐동의 [i]를 통한 교환거래가 성립되는 

영역을 설명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13) 여기서 공감‐동의관계 [i]에 [ ]를 사용하여 ( )와 구분하여 표기한 것은 공감‐동의 관계가 

일정한 지수로 표현되는 함수관계로 표현될 수 없음의 기호로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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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에 공감‐동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공감 동의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개인간에 교차하는 다양한 심리적, 역

사적,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개인들

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개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교류를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는 시도가 게임이론과 확률변

수(stochastic)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접근방법의 정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설명되는 경제적 교류현상은 

극히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경제적 교류활동, 즉 

관계교환이 공감‐동의에 의한 개인간 관계 [i]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정의 S[i]: 모든 개인의 만족 극대화 동기[설정 IUM], 제한적 합리성[설정 

BR], 그리고 재산권의 불완전성을 가정할 때[설정 IPR], 개인간의 공감‐동의[i]

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교환의 집합을 S[i]라고 정의한다.

재산권이 불완전한 제도여건에서 개인의 만족 극대화 행동 동기를 가정할 

때, 개인 간의 공감‐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교환 활동이 인간활동의 가

장 원초적 행동성향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관계교환 의사결정의 집합은 개인의 

만족 극대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우정, 애정, 소속감, 인연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

감‐동의과정 및 관계교환은 경로의존적 경향을 보인다.

명제 PDRX(Path Dependence of Relation Exchange: 관계교환

의 경로의존성): 공감‐동의 과정의 경로의존성[설정 PDPC]을 가정하면, 관

계교환 S[i]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

(증명)

관계교환은 공감‐동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환활동을 지칭한다. 즉, 

[정의 S[i]]에 따라 S[i]는 [i]의 사상(mapping)이다. [설정 PDPC]은 공감‐동의 

[i]의 활동이 경로의존적 경향을 보이게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감‐동의 [i]

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교환 S[i]는 (우연적)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

로의존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관계교환 경제학(關係交換 經濟學) • 135

재산권이 구축되지 못하는 영역의 의사결정은 엄청나게 크고 빈번하다. 실제

로 사람들 일상의 대부분은 이러한 재산권이 구축될 수 없는 영역에서 교류하

고 교환하는 활동을 한다. [그림: 공감‐동의의 경로의존성]의 불량‐우량 식품 구

매 의사결정 사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시장의 가격을 매개로 하는 교환활동

의 경우도 고객과 매장 매니저 간 경로의존적 공감‐동의의 도움을 받아서 실현

되었다.

V. 시장의 가치교환

시장의 가치교환의 개념을 정의한다.

정의 PVX(Pure Value Exchange: 순수한 가치교환): 완전한 재산

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 시장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환을 순수한 가치교환이라고 정의한다. 

재산권을 교환거래 지점에서 평가된 법적 집행을 포함한 권리의 유효성이라

고 생각할 때, 재산권이 완전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2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제도적 불완전성이

다. [설정 IPR]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재산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는 장구한 세월 축적된 도덕규범, 법제도, 기술제도 등의 제도 및 기술의 발달

을 기다려야 했다. 과거 고대사회에서도 소유권은 존재했으나 그 권리는 분류

와 정의상 불완전하고 법 집행력을 가지느냐 하는 점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였

다. 작금에는 재산권이 매우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분위기 이지만, 그

러나 완전한 재산권은 이상적 개념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불완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본유적 불완전성이다. 불량

식품 품질정보의 불완전성을 통하여 살펴본 문제이지만, 경제활동 모든 거래에 

예외 없이 존재하는 본유적 문제이다.14)

AD 경제학의 이론분석은 순수한 가치교환[정의 PVX]를 전제로 이루어져 있

14) 이 정보불완전성은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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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이론과 확률변수(stochastic) 접근방법은 불완전한 재산권[설정 IPR]의 

경제현실을 순수한 가치교환[정의 PVX]의 세계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대부분의 가격을 매개로 하는 가치교환은 크고 작은 차

이는 있겠지만, 개인 간의 공감‐동의[i]에 의해서 성사된 거래이라고 할 수 있

다.15) 이러한 공감‐동의[i]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모든 도덕규범, 법제도, 기

술제도 등이 문화적 유산으로 주어져 있다. 

정의 VX(Value Exchange: 가치교환): 불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된 대

상에 대하여 공감‐동의 [i] 과정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장의 교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매개로 이룩된 교환을 가치교환이라고 정의한다. 

불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

해서 교환거래가 성사되어 재산권 가치가 결정되는 가격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집합(p‐q)[p‐q: 가치교환의 가격결정 집합]: [설정 IUM] [설정 

BR]에서, 재산권이 불완전한 대상에 대해서,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

해서 가치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결정된 가격‐거래물량 p‐q의 집합을 (p‐
q)라고 정의한다.16)

p는 가격을 q는 물량을 표시한다. 

정의 집합 S(p‐q)[S(p‐q): p‐q를 매개로 하는 가치교환 집합]: [설

정 IUM]의 가정 하에서, 가격‐물량 p‐q를 매개로 하는 재화의 교환, 즉 가치교

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치교환의 집합을 S(p‐q)로 정의한다.

가치교환 집합 S(p‐q)는 가격‐물량 집합 p‐q의 사상(mapping)이다. 불완전

한 재산권 제도에서 p‐q가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우연적 역사의 결과로 만

15) 인터넷 상의 품질평가에 의존해서 구매의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복수개인간 인터넷 

상의 공감 동의에 기반을 둔 신뢰관계에 의존하는 관계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16) 완전한 재산권 상황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재산권의 특수 상황으로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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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것이라면, 가치교환 집합 S(p‐q)도 같은 특성을 가진다.17)

p‐q는 공감‐동의[i]의 도움으로 형성되고 가치교환 S(p‐q)은 p‐q의 사상

(mapping)임으로 S(p‐q)는 개인간의 공감 동의 [i]에 의해서 맺어진 신뢰관계 

기반 위에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S(p‐q) Ù (p‐q) ‐ [i] ‐ (p‐q) (1)

설명(1)이 표현하는 것은 시장 가치교환 그리고 가치교환의 결과로 얻어지는 

p‐q체계는 개인간의 공감‐동의[i] 과정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감‐동의 [i]는 함수적 개념의 변수로 정의되지 않는다.18)19)

 S(p‐q)는 AD경제학과 같지 않다. AD경제학은 공감‐동의[i]의 기반 위에 만

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D경제학은 완전한 재산권을 가정한 순수한 가

치교환 [정의 PVX]의 경우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한 순수한 가치교환 

[정의 PVX]에로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불완전한 재산권을 가정 [설

정 IPR]함으로써 공감‐동의[i]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가치교환 [정의 VX]이 

S(p‐q)이 된다.

시장교환에서 결정되는 가격‐거래물량 p‐q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p‐q) 특성1: 가치교환의 p‐q는 계량화 되는 변수이다.

시장의 가치교환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거래물량이 결정된다. 

(p‐q) 특성2: 공감‐동의[i]가 가치교환의 가격관계 p‐q보다 선행한다.

재산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여건에서는 사람들간의 공감‐동의의 결

과로 얻어진 개인간 관계집합 [i]가 존재할 뿐이며, 가치교환 즉, 집합 (p‐q)는 

재산권제도가 갖추어진 연후, 재산권제도의 발달 정도만큼 만들어지고 작동할 

17) 공감‐동의 [i]에 기반을 두는 관계교환 경제학에서 가격p‐q 그리고 가치교환 S(p‐q)은 이루

어진 가격이나 실현된 교환의 내용에 있어서 필연적(unique) 가격이나 필연적(unique) 

교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18) 이것은 미제스(Mises 1998)의 인간행동학(praxeology)의 개념과 유사하다.

19) 공감‐동의 과정과 시장 가치교환의 성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계속적인 연구

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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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가치교환은 재산권이 확보된 연후에 공감‐동의 [i]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시장의 가치교환은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대상 중에서 재산권이 제도적

으로 확보된 일 부분에서 실현되는 상황이다. 

(p‐q) 특성3: 가치교환의 p‐q는 경로의존적이다.

재산권 제도는 불완전하고, 재산권 제도가 확보된 연후에만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시장거래 p‐q가 형성된다. 결국 공감‐동의 [i]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거

래가 형성된다는 것은, 시장거래가 (우연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

한다. 또한 같은 거래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같은 p‐q의 결정에 이

르게 되는 필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20) 

VI. 공감 ‐ 동의비용과 일관적 측정의 불가능성

관계교환 S[i]는 개인간의 공감과 동의 [i]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간의 공감과 동의 과정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며 우정, 애정, 동료애, 

동창관계, 결사관계 등 사적관계(crony)에서 출발할 수 있다. 비근하게는 인상, 

학력, 직책 등이 주는 신뢰감에서 공감‐동의 [i]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인위적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공감‐동의 [i]의 기반을 넓히고 공고하게 

하려 한다. 관계교환은 교환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인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공감‐동의 관계의 확립은 그 개인적 관계가 어떤 내

용의 것인가에 따라서 비용의 고저가 다르게 결정된다. 물론 개인적 관계가 처

음부터 공감‐동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

로 행위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애정, 우정, 동료애, 

신뢰 등은 그 자체로 만족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

계적 행위들은 개인간 공감‐동의를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신뢰감을 심어

주기 위한 기업 이미지 광고는 이 신뢰감을 통하여 고객과의 공감‐동의의 도출

20)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 어느 특정상품의 가격으로 개별 상품으로 특정된다기 보다 어

느 상품으로 분류된 특정 상품 군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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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 노력이다. 

공감‐동의 [i]를 이끌어내는 데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것을 공감‐동의비용

(PCC: public consent cost)이라고 정의한다.

공감‐동의비용은 관계적 행위의 상대가 누구냐(j, k: j와 k 두 사람의 경우)

에 따라서 비용이 변화한다. 

정의 PCC[iɑ](관계교환의 공감‐동의비용 PCC[iɑ]≡PCC(I)(RXɑ)(j, 

k)): 제도환경 I를 가정할 때, 거래당사자 j가 k와 관계교환 RXα를 성사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공감‐동의[iɑ]의 도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감‐동의비용 

PCC[iɑ]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개인의 만족 극대화 동기를 가정할 때 ([설정 IUM]), 공감‐동의를 도출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된다.

PCC[iɑ] ≥ 0 ∀ [iɑ]  (2)

관계교환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제도환경(I)에 따라서 공감‐동의비용의 수준은 

변화한다.21)

여기서는 관계교환이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환경, 예컨대 식

약청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간주하여 공감‐동의

비용이 포함하지 않는다.

공감‐동의비용 PCC(I)(RXα)(j, k)는 거래주체 j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k)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거래가 누구 사

이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감‐동의비용이 다르게 결정된다. 

거래 주체들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공감‐동의비용이 일관되게 계산될 수 있다

21) 예컨대, [그림: 공감‐동의의 경로의존성] 우량‐불량 식품 구분문제의 경우, 식약청 제도가 

운영되는 제도환경 I1 과 그런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는 제도환경 I2 의 경우는 공감‐동의

비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식약청이 있는 경우에 공감‐동의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식약청이 식품위생의 기준과 법규정을 정하는 경우, 개인간 인간관계에 

덜 의존적이 되며 법치(rule of law)에 의한 운영이 가능해져서, 가치교환에 의한 거래가 

보다 빈번해지고, 관계교환의 내용도 더 예측가능해지게 되어, 공감‐동의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conjecture)일 뿐이

다. 실증적 통계를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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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거래주체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교환의 제도환경과 거래 당사자를 확정했다고 해서, 특정 관계교환 RXα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감‐동의조건 [iɑ]과 그 공감‐동의조건을 실현시키는 공감‐동
의비용 PCC과의 사이에는 일관성 있는 비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감‐동의

비용은 일관성 없이(inconsistent) 변화한다. 

사실 공감‐동의의 구축이란 인간관계의 불확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공감‐동의조건을 가정하더라도 그 

공감‐동의 조건 [iɑ]으로 대응되는 인간관계의 상황여건 (RXα)(I)(j,k)은 확정

적이지 않다(indeterminate).

[iɑ] ≡ [i](RXα)(I)(j,k)  (3)

정의식(3)의 우변 I는 불완전한 재산권제도를 표시하고 있다. 재산권이 불완

전한 상태에서 공감‐동의관계로 관계교환을 행한다고 본다면, [iɑ]는 이러한 관

계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동의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다음의 명제는 공감‐동의 비용 측정 불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명제 UMPCC (Untenable Measure of Public Consent Cost: 

일관적 공감‐동의비용 PCC[iɑ] 측정의 불가능성): 관계교환 RXα를 실

현시키는 공감‐동의 조건 [iɑ]과 공감‐동의 비용 PCC[iɑ] 간의 관계를 일관성 있

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명)

그림(공감‐동의 과정의 경로의존성)은 사람들 간의 공감‐동의관계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경로의 결정이 (우연적)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로 A, B, C,..간에 결정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각 경로 간에 비용계산이 가능하다면 우연적 결정은 불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한 경로로 필연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공감‐동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은 특정한 관계교환 RXα을 실현시키

는 공감‐동의 조건 [iɑ]을 만드는 공감‐동의 비용 PCC[iɑ]이 일관성 있게 측정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명제UMPCC(공감‐동의비용 측정 불가능성)]은 공감‐동의에 기반을 둔 



관계교환 경제학(關係交換 經濟學) • 141

의사결정에서 경로의존성과 다름이 아니다. 관계교환은 비용의 계산이 아니고, 

인지의 교감에 의한 적절성(appropriateness) 판단에 의존해서 공감‐동의 

[i](RXα)(I)(j,k)가 형성되고 그 공감‐동의를 기반으로 관계교환 RXα이 실현

된다.22)

어떻게 이런 공감‐동의 비용 계산의 일관성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재산권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인간행동의 상당한(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사람들 간의 공감‐동의 [i]에 의존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이것은 관계교환 현상이 가치교환 현상 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23) 

보조명제 FRX(Fundamentality of Relation Exchange: 관계교

환의 근원성): 재산권 불완전성[설정 IPR]을 가정할 때, 관계교환은 가치교

환 보다 더 근원적 현상이다. 

(증명)

재산권은 법과 도덕이 확립된 연후에 구축된 것이며 따라서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은 재산권이 불완전하게 확보된 대상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p‐q) 특

성2에서부터 공감‐동의 [i]가 가치교환의 가격관계 p‐q보다 선행한다. 

공감‐동의 [i]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거래가 형성된다는 것은 (p‐q) 특성3에 

따라서 가치교환의 p‐q가 경로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명제 UMPCC]로부터 공감‐동의 [i]는 p‐q로 측정할 수 없다.

오직 완전한 재산권을 가정한 순수한 가치교환[정의 PVX]의 경우만 가치교

환은 관계교환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불완전한 재산권에서는 가치교환은 관계교

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one‐way causality)을 받게 된다󰋪.

[보조명제 FRX]는 이 논문의 결론적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제도문제에 관한 2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재산권제도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가치교환의 전제조건이다. 여기서 재산권제도는 포

괄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교환 지점에 이르기까지 재산권의 유효성을 보장하

22) [i](RXα)(I)(j,k)는 함수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식을 의미할 뿐이다.

23) 미제스(Mises 1998)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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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제도, 기술제도, 법집행 행정 모두를 포함한다. 모든 경제문제의 근저에는 

이 재산권 문제가 근대사회 경제문제의 효율성을 지탱하는 지반을 형성하고 있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 질서로써 공감‐동의 [i]가 가지

는 의미이다. 공감‐동의 [i]가 시장의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시장의 가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감‐동의 [i]가 굳건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논리적 귀결로써, 재산권 법제도

의 철학적 토대가 공감‐동의 [i]를 확립하는 도덕질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공감‐동의 [i]를 확립하는 원리로써 도덕질서의 근원성(fundamentality)

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I. 관계교환의 경제학과 가치교환의 경제학

1. 거래비용과 코스 문제(1937)의 재해석

AD 경제학은 완전한 재산권을 가정하고 있으며 순수한 가치교환 [정의 

PVX]을 분석하고 있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제도적 요소 예컨대 공

감‐동의 [i]에 대한 비용평가 이다. 순수한 가치교환이 전제되면 이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한 재산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권 제도 자체도 

근세에 와서야 확립된 제도이다. 어느 경우에나 일관성을 가지는 가치평가란 

불가능하다. 시장의 교환이 공감‐동의 [i]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24) 

결국 제도적 요소 예컨대 공감‐동의 [i]를 가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무모하

며, 제도적 요소 또는 공감‐동의 [i]는 그 자체로 그 의미가 인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제도는 제도 자체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제도 및 제도 역사가 의미를 가진다는 말

이 된다. 

우리는 제도를 비용적 요소로 평가하려 하기보다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 공감 동의 과정을 거쳐 찾아낸 공감‐동의 [i]를 

24) 공감‐동의 [i]는 경로의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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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코스(1937)은 조직활동과 시장활동 간의 선택문제를 제기 하였다. 사실 이것

은 두 활동간의 선택 문제가 아니고 관계교환활동과 재산권제도의 문제이다. 

애초에 관계교환활동이 있을 뿐이다[보조명제 FRX(관계교환의 근원성)]. 재산

권 제도가 확립되면서 시장활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인 셈이다. 

2. 공감 - 동의 [i]의 경쟁력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우열의 식별이 불가능한 다수의 선택가능성이 있을 때, 

경쟁조건은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추구하게 된다. 대체로 믿을 만한 사람의 추

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다. 공감-동의 [i]의 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믿을 만한 사람의 일반적 기준은 신뢰, 정직, 근면, 신용, 검약, 품질, 명성, 투

명성, 책임성 등이다. 이것은 일반적 도덕기준이 산업적 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말해준다. 즉 관계교환 경제학은 일반적 도덕기준이 산업적 경쟁력의 기반이 

됨을 논증한다.

3. 관계교환의 경제학

재산권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교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감‐동의 [i]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공감-동의가 경제학에 제도적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AD

경제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교환 경

제학은 제도문제가 다수 개인간의 공감‐동의의 문제임을 이론구조에 시스템화

(imbedding)하고 있다. 다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i]는 이론모델의 새로운 제도

적 차원으로 전체론적 의사결정(holistic decision making) 과정을 도입한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의미한다. AD경제학에서 수립된 이론들이 관

계교환 경제학에서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는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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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제도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이 근본

적으로 정보불완전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재산권의 

본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Arrow‐Debreu 경제학(이후 AD경제학)은 재산

권 불완전성이라는 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임(game), 확률변수

(stochastic), 관계적 계약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 접근방법의 분석적 정치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현실성과 현실적 적용범

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람들의 인지능력은 이들 분석이 요구하는 정치성 수

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재산권의 본유적 불완전성

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적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행태를 보인다. 재산권 제도가 잘 발달된 작금에도 개인들 생

활의 대부분은 관계교환활동, 예컨대, 친구, 동창, 동료, 고객, 인터넷 네트워

크 등을 만들고 참여하기 위한 활동에 보낸다. 

AD경제학 접근방법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재산권 불완전성에

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의 문제를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이성적 판

단능력으로 설명해내고자 시도한다. 이 접근방법의 특징은 이론적 추론에서 방

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은 제도가 인간인지능력의 한계(bounded rationality)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사람들은,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i]를 통해서, 

제도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행태에 대처한다고 본다. 이것은 복수 개

인간에 공동적 행위(holistic decision making)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에 의하면 시장 가치교환도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성사되게 된다. 시장 가치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동의 [i]는, 복수 

개인간의 공동행위 존재를 인지한다는 점 이외에, 경로의존적 패턴(path 

dependence)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가치교환의 결과 결정된 가격‐물량

의 집합을 p‐q라고 정의하고 시장 가치교환 거래의 집합을 S(p‐q)라고 정의하

면, p‐q과 S(p‐q)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공감‐동의 [i]는 공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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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비용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공감‐동의 [i]는 시장 가치교환 p‐
q 및 S(p‐q) 보다 더 근원적 존재이다. 

이 결과가 경제학에 주는 의미는 심대하다. 우선, 조직과 시장교환 간에 선

택관계를 설정한 Coase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공감‐동의에 기반한 

질서로 지탱되고 있으며, 시장 가치교환은 그 중에서 재산권이 확립된 대상에 

대해서만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관계교환은 시장 가치교환 보다 근원적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와 무관하게 공

감‐동의의 기본요소인 성실, 근면, 신뢰성 등의 가치가 근원적 사회구성요소임

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복수 개인간 공감 동의를 통해서 이룩된 공감‐동의 [i]

의 근원성은 관계교환 개념이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간의 연결 통로

(interface)를 제공함의 의미한다. 이것은 관계교환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 영역

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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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Exchange Economics

Sung Sup, Rhee

(Soongsil University)

Institutional imperfection is innate problem to property rights. 

Along the tradition of Arrow‐Debreu economics (AD economics 

hereafter), analytic approaches such as game theory, stochastic 

analysis, and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ve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s which arise from 

imperfect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such approaches in AD 

economics consists in the required capacity of human intelligence, 

which can hardly attained by human cognizance. In real life, human 

beings tend to build relation networks with others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 

According to relation exchange approach, people are considered to 

make use of public consent [i], which is built upon the sympathy and 

consent among multiple individuals, to combat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 Public consent [i], i.e. holistic decision 

making among multiple individuals, is considered operative, so that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s not upheld. Value exchanges in the 

market are carried out only upon the complementary role of public 

consent [i]. On the other hand, the operation of public consent [i] 

reveals patterns of path dependence. Consequently, the value 

exchanges of market and the set of all p‐q’s, which were determined 

by market transactions, cannot but unfold path dependence. Public 

consent [i] relation is more deeply grounded in economic action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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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exchanges p‐q in the market and market transactions S(p‐q). 

The alleged deeper ground of position for relation exchange actions 

than the ground for value exchange actions in the market amounts to 

claim that basic elements of trust relations such as fiduciary duty, 

industriousness, credibility and so on are elementary composite of 

social fabric even without reference to utilitarian value. The concept 

of relation exchange seems to provide new analytical dimension to 

economics which provides gateways to the interface with other 

disciplines of social sciences.

     

Key words: Imperfect property rights, Relation exchange, Public 

consent, Value exchanges,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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